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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observe an aspect of the ‘politics of recognition’ that appears in political 
elec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election promises made by candidates for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in the 2014 and 2018 nationwide local elections. 
A series of analyses has been conducted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data 
derived from the promises of the 130 candidates of these elections. The results 
reveal that issues of cultural diversity in education tended to be advanced more 
explicitly by those candidates who demonstrated greater competitiveness in the 
election process, irrespective of their ideological orientations or local contexts. 
This pattern does not appear to be well explained by conventional ‘actor-centric’ 
perspectives that understand both candidates and voters as ‘rational’ actors 
in the ‘political marketplace.’ Instead,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deserves 
close attention-a perspective that regards ‘the logic of appropriateness’ as largely 
determined by elaborate epistemic models that evolve in transnational 
institutional environments. The diversity and equity agendas seem to serve as 
an ‘appropriate’ bundle of promises favored by influential candidates with sharp 
attentiveness to suc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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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의 일면을 교육감 선거의 공약 

내용 측면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정치철학자 Taylor(1994)는 다양한 문화적 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공적 영역’에는 ‘인정의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개인의 정

체성이 ‘독백적’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 화적’ 상호작용의 누적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협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한 온당한 ‘인정’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그는 다양성

에 한 ‘몰인정’(nonrecognition)이나 ‘오인정’(misrecognition)이 결과적으로는 소수집단 구성원

의 정체성에 한 실제적 가해나 왜곡에 가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다양

한 정체성에 한 포용적 ‘인정의 정치’에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주류집단 문화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범위의 문화에 한 ‘인정’을 도모하고 소수집

단에 한 부당한 ‘열등성’(inferiority)의 이미지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도 점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구성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정의 정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난 십 수 년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정책은 그 실제

적 효과성과는 별개로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 ‘인정’에 ‘공적’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특히, 교육 분야 정책은 다문화정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어 왔다. 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제6조 제1항)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

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다양한 정체성에 한 이해와 포용을 강조하는 ‘인정의 정치’는 경제적 구조의 불평등 

개선을 강조하는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와 종종 비교된다. ‘재분배의 정

치’(Fraser, 2000)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가 주로 사회정책의 과제라면, ‘인정의 정치’

를 통한 존재론적 평등의 구현은 ‘민주적 평등성’(Labaree, 1997)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과

제와 중첩된다. 사회복지 제도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면, 교육 제도는 

‘인정’의 고양을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뚜렷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19). 또한 많은 연구는 다

문화 친화적 교육의 중요성과 그 긍정적 효과를 보고해 왔다(오상아․한유경․양영은, 

2017; 장인실․유영식, 2010; 함승환․구하라․차윤경, 2014). 이러한 결과는 ‘인정의 정치’

에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Taylor(1994)의 기 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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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사회의 교육 제도 운영이 점차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옮겨옴에 따라 교육감 선

거의 의미와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제9조)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등의 ‘교육’ 관련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교육의 자주

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제18조)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은 

시･도를 표하여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무를 관장한다. 여기에는 교육 관련 조례안 작

성과 교육규칙 제정, 예산안 편성과 결산서 작성,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보건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과거의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다문화 관련 공약을 제시

했는지 검토한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 의제로서 어떤 이슈가 누구에 의해 부각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감 후보자는 시․도를 표하여 교육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선거라는 공적 과정에 ‘고부담’을 안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그 구체성의 결여와 선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을 중

요한 이슈로 간주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이들이 다문화 이슈를 공약에 반

영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인정의 정치’의 구현 가능성이나 구현 양상을 점쳐보

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특히 어떤 배경이나 특징을 지

닌 후보자가 다문화 이슈를 강조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육정책 의제로서의 다문화 이슈가 

지니는 성격에 해 심화된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적 배경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다문화 이슈를 공약에 포함하는지 예측하는 이론적 설명

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가설에 주목한다. 이들 가설은 ‘이념지향 표현’ 가설, ‘지역요구 

반응’ 가설, ‘표준담론 반영’ 가설이다. 아래에서 각 가설을 하나씩 살펴본다. 

1. ‘이념지향 표 ’ 가설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다문화 공약을 제시하는지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 

표적인 관점은 후보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따라 공약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관

점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이념적 성향과 일관성을 갖는 의제를 공약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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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동일한 정치이념적 성향의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는 경

향이 있다(Naurin 2011; Panova, 2017). 다문화 공약이 평등과 포용 등 진보적 가치와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한길․소경희, 2018; 정재요, 2018),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인 후보자보다는 진보 성향인 후보자가 다문화 이슈를 공약에 포함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의 관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당은 교육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자도 특정 정

당과 연계된 정치적 공조 관계에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

는 헌법 가치(헌법 제31조 제4항)가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원칙으로 교육자치법(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

정에서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진영 결 구도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지향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여러 선거들이 정당 간 결의 장을 

제공하는 가운데, 유독 교육감 선거에만 정당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정당 없는 정당효과’를 얻어 왔다

(함승환, 2019). 이는 실제로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당선자의 교육행정 사무 수행에도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최영출, 2013; 함승환, 2019).

교육감 선거는 공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적 선택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의 사회정치적 목적은 크게 ‘사회의 

민주적 운영’, ‘사회의 경쟁력 강화’, ‘사회의 계층이동성 확보’ 등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함승환․김왕준․김정덕․양경은․최경준, 2014; Labaree, 1997). 먼저, 사회의 민주

적 운영이라는 목적은 교육을 통한 민주적 평등 실현이라는 이상과 맞닿아 있으며, 다문화

교육 등 평등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구성원의 집단적 교육수준을 그 사회의 ‘인적 자본’으로 보고, 

이에 한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보다

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는 것이 우선시된다. 일반 학교와 함

께 특수목적 학교나 직업계 학교 등 다양한 트랙의 학제를 운영하는 것이 그 예이다. 마지

막으로, 사회의 계층이동성 확보를 강조하는 입장은 교육이 누구에게나 상향적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

에 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은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다.

이러한 세 가지 목적 가운데, ‘사회의 민주적 운영’과 ‘사회의 계층이동성 확보’가 다문화 

이슈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다문화교육은 평등주의에 입각한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

육의 하나로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해 사회의 민주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하

는 진보적 이념지향과 일관성을 갖는다. 또한 이주배경 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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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로

부터 소외되는 집단이 없도록 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교

육 영역에서 다문화 관련 어젠다가 상당한 정도로 진보적 정치철학에 기초해 있음을 의미

한다. ‘사회의 계층이동성 확보’라는 목적은 위계적으로 계층화된 사회구조를 기본전제로 

가정한다는 점에서 보수적 정치철학과도 일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주

의적 국가에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사전적’ 평등화 노력은 사민주의적 국가에서의 ‘사후

적’ 재분배 노력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함승환 외, 2014; 양경은, 2016), ‘사회의 

계층이동성 확보’라는 공교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요컨 , 후보자의 정치적 이념지향과 공약 내용 간의 유기적 결합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시각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다문화 관련 공약은 보수 성향의 후보자 집단보다는 진보 

성향의 후보자 집단에게서 더 많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문화 이슈가 보수적 이념보다는 진보적 이념과 더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다문

화 관련 공약은 보수 진영보다는 진보 진영에서 더 빈번하게 공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기된다. 가설 1: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자

가 보수 진영 후보에 비해 다문화 공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한다.1) 

2. ‘지역요구 반응’ 가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별로 다문화 공약 제시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한 또 하

나의 개연성 있는 설명은 교육감 선거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로 치러진다는 점과 관련

1) 교육감 선거의 공약을 분석한 소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가설은 실증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들은 진보 교육감 후보자와 보수 교육감 후보자 간에 다문화 공약 면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음을 보고해 왔다. 2010년 및 2014년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과 취임사를 분석한 강은숙(2019)

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는 2010년에는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자가 사용한 핵심어 중 하나였으나, 

2014년에는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가 사용한 핵심어 중 하나였다. 2018년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이념

적 성향과 선거공약 간의 관계를 분석한 서현진(2019)은 다문화 관련 공약을 ‘민주시민‧다문화‧통일’ 주

제로 한데 묶어서 살펴본 결과, 이 주제는 진보 성향 후보자의 핵심 공약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

만 다문화가정, 탈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소외층’ 주제로 한데 묶어 살펴본 분석에서는 이와 관

련한 공약이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 후보자 집단 양쪽의 핵심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2018년 교육

감 당선자의 선거공약을 검토한 정재요(2018)의 분석 역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책이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 집단 양쪽에서 모두 중요한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다

문화 공약 제시 면에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일관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

명하지는 않았다. 이들 연구는 교육감 선거 공약 전반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었다. 다문화 공약에 

초점을 두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그간 전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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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에 지역의 특수한 이해가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분권적 의사결정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후보자는 지역의 구체적 

이슈에 한 높은 예민도를 공약에 표현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합리적

인 득표 전략으로 이해된다. 지방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역시 이러한 성격을 공유한

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교육현안이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어떤 교육현안이 더욱 우선순위를 지니게 되는지에 해서도 차이가 나타나곤 한다. 

특히, 이주민의 분포와 특성 면에서 기초자치단체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별로도 큰 편

차를 보이는 한국사회의 인구지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감 후보자는 출마 지역의 구

체적 맥락에 따라 다문화 이슈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지 여부에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

측된다.

실제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는 교육에 각 지역의 특수성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오래도록 통령 임명제와 간선제 등의 방식으로 선

출되던 교육감은 2007년부터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는 교육감 선

거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일부로 치러진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분권과 주민통제의 원리

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의 특수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

을 살리고자 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에 한 사회구성

원의 관심은 지 한 반면, 그간 주민통제의 원리보다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해 교육이 좌

우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 직선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

도적 진전으로 평가되곤 한다(김달효, 2016; 장귀덕․김왕준, 2015).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한 전통적 이론 모형은 이러한 예측에 개연성을 더한다. 각 유

권자가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기존의 이론은 그 핵심 결정요인으로서 

주로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과 유권자의 이슈 관심도를 포함한다. 먼저, 유권자의 정당 일체

감이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해 호감이나 귀속감을 느끼는 정도이며, 이는 주로 유권자

가 성인이 되기 전부터 부모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스러운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chen, 2002; Niemi & Jennings, 1991). 이러한 이유로 정당 일

체감은 가변적 유동성보다는 안정적 지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당 일체감은 개

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자리 잡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Greene, 

2004). 유권자는 정당 일체감을 통해 특정 정당에 해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그 정당이 내

세우는 정책적 이슈에 해서도 관심과 지지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사회 내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에 해 각 개인은 현실적으로 제한된 판단 근거만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 정치엘리트 그룹으로서의 각 정당은 나름의 정교한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 유권자는 

자신이 일체감을 갖는 정당이 제공한 해석의 틀을 차용함으로써 ‘손쉽게’ 다양한 이슈에 

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 결정에 요구되는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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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는 것이다(Finkel, 1993; Markus, 1982).2) 

하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지향성을 드러

낼 뿐,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을 표하는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서, 정당 일체감이 투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른 선거에 비해 다소 

덜 뚜렷할 가능성이 있다. 그 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핵심 요

인인 이슈 관심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는 정당에 한 애착심에 

따라 투표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이슈에 한 자신의 해석과 판단을 종합하여 투표하기

도 한다(Ansolabehere, Rodden, & Snyder 2008; Fournier, Blais, Nadeau, Gidengil, & Nevitte 2003). 

사회구성원의 의사수렴에 기초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은 의 민주주

의의 이상적 상태이다(Powell, 2004). 실제로 많은 유권자는 ‘이슈 투표’를 통해 선거 과정을 

일종의 참여적 정책의제 설정 과정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

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볼 때, 다문화 관련 공약에 한 후보자의 적극성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인구구성 면에서 다문화적 

특징을 강하게 보이는 지역일수록 후보자가 다문화 관련 공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내세움으

로써 지역의 특수성에 한 후보자의 이해도와 관심도를 표현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요컨 ,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한 전통적 이론 모형에서 ‘이슈 투표’의 가능성을 강조

하는 시각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다문화 관련 공약은 지역별로 다문화 관련 어젠다가 

얼마나 중심적 ‘이슈’로서의 성격을 지니는지에 따라 그 제시 양상에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부각하여 이를 정책적 의제로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할 개연성

이 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기된다. 가설 2: 교육감 선거에서 다문화적 인구구

성이 두드러진 지역의 후보자일수록 다문화 공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3. ‘표 담론 반 ’ 가설

어떤 교육감 후보자가 다문화 공약을 제시하는지에 한 앞서의 두 가설은 공통적으로 

공약 제시가 후보자의 이익을 극 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 행위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선거의 맥락에서 후보자의 이익은 유권자의 지지를 의미한다. 후보자는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공약 역시 매우 신중하게 구성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잠재적 지지자의 것과 일치하는 정치적 이념지향성을 

2)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과 유권자의 정치적 이념지향성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볼 때, 유권자

의 투표 행위를 정당 일체감의 함수로 설명하는 이론적 관점은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을 이념지

향성의 함수로 설명하는 ‘이념지향 표현’ 가설(가설 1)과 한 쌍을 이룬다.



다문화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 64 -

표현하거나(가설 1) 유권자의 구체적 요구에 한 관심을 드러내야 하는데(가설 2), 특정한 

이슈를 선별하여 공약의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선거 과정을 후보자 간의 치열한 경쟁 과정이자 유권자 집단 간의 

이해 조정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이다. 후보자와 유권자는 모두 ‘정

치 시장’의 행위자로 간주되는 것이다(Bonica, 2013; Issacharoff & Pildes, 1998).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후보자가 특정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유권자 집단 간의 특정한 역학 구조 속에서 

후보자가 자신에게 더 많은 표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 되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

된다. 후보자는 정치이념적 지형에서 자신의 잠재적 지지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한 판단에 따라(가설 1), 혹은 유권자가 어떤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한 판단에 따

라(가설 2), 공약 제시에 있어서 섬세하고 신중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 중심적’ 접근과 달리 ‘제도주의적’ 접근은 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신제

도주의 시각에 따르면, 선거 공약은 후보자가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집단적인 인

식론적 표준으로 제도화된 담론 모델에 기초하여 ‘선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위자 

중심적 시각이 후보자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한다면, 제도주의적 시각은 무엇이 ‘적절한 

선택’으로 정의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시적 담론 모델에 주목한다(March & Olsen, 2011). 이러

한 담론 모델은 주로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나 정치엘리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교화되고 확산된다(McNeely & Cha 1994; Meyer, Boli, Thomas, & Ramirez 1997). 어떠한 공

식적 주장이나 견해가 그러한 담론 모델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적절성’ 내지

는 제도적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정치

인의 공식적 입장으로 볼 때, 후보자는 단순히 ‘합리적’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

한’ 선택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후보자가 고도의 적절성과 정당성을 갖춘 어젠다를 공

약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 간에는 공약 구성에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어떤 후보자가 제도적 표준담론 모델을 더 예민하게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지의 차이로 이

해될 수 있다.

다문화 관련 교육정책은 그 구체적인 기능적 필요성과는 별개로 각 아동의 고유한 개인

성에 한 존중과 다양한 학생의 포용을 강조하는 국제적 교육담론 모델을 반영하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제도화되어 왔다(오만석 외, 2018; 차윤경, 2008; Cha, Gundara, Ham, & Lee, 

2017; Sutton, 2005).3)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교육감 선거에서 다문화 관련 공약

3) 일례로, 세계 160개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한 Cha & Ham (2014)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별 다문화교육 정

책의 공식적 도입 여부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이나 국가경제의 국제시장 의존도 등 구체적인 사

회경제적 맥락 변수와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신, 각국이 국제시민사회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의 정도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국제시민사회는 국제적 표준담론이 정교화되고 확산되

는 초국가적 네트워크라고 볼 때(Boli & Thomas, 1999; Cha, Dawson, & Ham, 2012; Coleman & Wayland, 

2006), 이는 신제도주의 시각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 후속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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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갖춘 ‘적절한’ 내용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표

준 교육담론에 한 예민도가 높은 후보자일수록 교육감 선거에서 다문화 공약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요 정당의 공천을 통해 선거 후보자가 될 경우, 

정당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고도의 적절성을 갖춘 공약이 선별될 가능성이 크

다. 정당과의 공식적 연계 없이 개인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후보자

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선거 캠프’의 지원 속에서 높은 당선 경쟁력을 지닐 때, 공약 구

성에 있어서도 더욱 높은 적절성을 갖출 개연성이 크다. 또한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는 후보자일수록 ‘혁신적인’ 공약 제시로 ‘위험’을 감수하는 선거전략은 가급적 피하

고, 내용적 ‘정당성’이 이미 확보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당

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다문화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포함할 가능성도 큰 것이다.

요컨 , 기존의 행위자 중심적 시각은 선거 후보자의 공약 제시가 후보자의 득표를 극

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간주해 온 반면, 안적 관점으로서의 제도주의적 시각은 

후보자의 공약 제시가 상당한 정도로 적절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강조한다. 

모든 학생의 고유한 개인성에 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한 포용은 국제적 교육담론 

모델의 일부로 그 정당성을 공고히 해 왔다. 높은 당선 경쟁력을 갖추고 조직화된 선거운

동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후보자일수록 공약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적 교육담론에 

한 높은 예민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제기된다. 가설 3: 

교육감 선거에서 높은 당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자일수록 다문화 공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변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에 한 기술통계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들 변수를 하나씩 설명한다.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제6회(2014년)와 제7회(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다문화’ 이슈를 공약에 포함했는지 여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 재차 확인되었다(Cha, Ham, & Yang, 2017).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제도화가 실제로 의도한 결과를 가

져오는지에 해서는 논쟁이 있다(송효준․함승환, 2019; Ham, Song, & Y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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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 값

   종속변수 

공약_‘다문화학생 지원’ 130 0.42 ··· 0.00 1.00

공약_‘다문화교육’ 130 0.21 ··· 0.00 1.00

공약_‘다문화’

   미포함 130 0.51 ··· 0.00 1.00

   하나 포함 130 0.35 ··· 0.00 1.00

   둘 다 포함 130 0.14 ··· 0.00 1.00

   독립변수

정치이념 진영

   보수(준거) 130 0.49 ··· 0.00 1.00

   진보 130 0.38 ··· 0.00 1.00

   중도 130 0.13 ··· 0.00 1.00

다문화적 인구구성 130 0.00 1.00 -1.40 2.29

당선 경쟁력 130 7.25 2.52 1.98 10.00

   통제변수

선거 회차 130 0.45 ··· 0.00 1.00

여성 130 0.06 ··· 0.00 1.00

연령

   50  이하(준거) 130 0.35 ··· 0.00 1.00

   60 130 0.59 ··· 0.00 1.00

   70  이상 130 0.05 ··· 0.00 1.00

학원 졸업 130 0.82 ··· 0.00 1.00

실업률 130 3.35 0.77 2.00 4.80

재정자립도 130 50.12 17.04 22.20 84.30

주: 표준편차가 제시되지 않은 변수(더미변수)의 평균은 비율을 의미함.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variables

‘매니페스토’(manifesto)에 기초한 정책경쟁 선거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후보자별 5페이

지 분량의 핵심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토

로 후보자별로 다문화 이슈가 공약 내용으로 포함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공약에 포함된 

다문화 이슈는 크게 ‘다문화학생 지원’에 한 공약과 ‘다문화교육’에 한 공약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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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먼저, ‘다문화학생 지원’에 한 공약은 주로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이 직면

한 교육격차의 문제나 차별의 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을 공약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 공약은 다문화(이해)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세

계시민교육 등에 한 강조를 공약화한 것이다.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과 ‘다문화교육’ 공

약은 모두 ‘다문화’ 공약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가 그 수혜 상을 명확히 한

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다문화 관련 공약을 변수화하고, 종속변수를 

바꿔가며 분석을 진행했다. (1) 공약_‘다문화학생 지원’: 후보자가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형 변수이다. 제시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

했다. (2) 공약_‘다문화교육’: 후보자가 ‘다문화교육’ 공약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

분형 변수이다. 제시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했다. (3) 공약_‘다문화’: 후보자

가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과 ‘다문화교육’ 공약 중 몇 가지를 제시했는지 나타내는 서열변

수이다. 양자 중 어느 것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0, 양자 중 어느 하나만 제시한 경우 1, 양

자 모두를 제시한 경우 2의 값을 갖는다.

나. 주요 독립변수

1) 정치이념 진영

후보자가 정치적 이념지향성 면에서 ‘진보’, ‘중도’, ‘보수’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

지를 나타낸다. 이 변수는 ‘보수’ 진영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범주형 변수이다. 교육감 선거

에는 정당 관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진영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종의 ‘정당 없는 정당효과’(함승환, 2019)를 누리는 것이 사실이다.

2) 다문화적 인구구성

후보자의 선거 출마 지역이 당시(당해 연도) 인구구성 면에서 얼마나 다문화적이었는지를 

나타낸다. 이 변수는 지역별 외국인 주민 비율, 외국인 선거권자 비율, 다문화 혼인 비율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하나의 성분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 한 개의 성분은 고유값(eigenvalue) 

2.2를 나타냈으며 세 변수의 총 분산 중 73% 이상을 설명했다. 고유값 1.0 이상의 성분은 

이것이 유일했다. 이렇게 추출된 성분은 평균 0.0 및 표준편차 1.0을 갖도록 표준화된 상태

에서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 변수의 수치가 클수록 해당 후보자는 다문화적 인구구성 정도

가 높은 지역에서 출마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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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선 경쟁력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실제의 선거 결과에 기초하여 역으로 계산한 것이

다.4) 이를 위해 황아란(2002)의 계산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 방식은 당선자 득표율과 후보자 

득표율 간의 차이(A)가 당선자 득표율과 후보자 득표율의 합(B)에서 차지하는 비율(A/B)을 

당선자의 경쟁력으로 본다. 이것을 1에서 뺀 값(1-(A/B))이 해당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 점수

가 된다. 즉,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요약된다: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 

= 1 - [(당선자 득표율 – 후보자 득표율) / (당선자 득표율 + 후보자 득표율)]. 이에 따르

면, 후보자는 최소 0.0에서 최  1.0 사이의 당선 경쟁력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연

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점수에 10을 곱하여 변수의 이론적 범위가 0에서 10까지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다. 통제변수

1) 선거 회차

후보자가 제6회(2014년)와 제7회(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어떤 선거의 후보자인지를 

나타낸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1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양 선거에 모두 참여한 후보자는 두 명의 서로 

다른 후보자로 간주되었다.

2) 여성

후보자의 성별이 여성인지 여부를 나타낸다. 여성이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

였다. 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가운데 매우 적은 비율을 점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

닌다. 이 변수는 다문화 공약 제시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투입되었다.

3) 연령

선거 출마 당시 후보자의 연령 (만 나이 기준)를 나타낸다. ‘50  이하’ 집단을 준거집단

으로 하여, ‘60 ’와 ‘70  이상’ 집단을 비교하였다. 이 변수는 후보자의 연령에 따라 다문

화 공약 제시에 차이가 있는지 관찰하고자 투입되었다.

4) 기존의 교육감 선거와 달리, 본 연구가 분석 상으로 삼은 최근 두 차례의 선거에서는 투표용지상의 

후보자명이 기초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순환배열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이를 통해 후보자명 기재 

순서로 인한 득표상의 이익과 손해를 모든 후보자가 고르게 나눠 갖게 됨으로써 투표용지 순서효과로 

인한 선거 불공정성 문제가 개선되었다(김범수, 2014; 정우승, 2016). 이는 후보자별 당선 경쟁력 산출 

면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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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원 졸업

후보자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지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석사학위 이상이면 1로, 그

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이 변수는 후보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다문화 공약 제시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투입되었다.

5) 실업률

후보자 출마지의 당시(당해 연도) 실업률을 나타낸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높은 실업률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을 지닌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이주민을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거나 이주민에 해 큰 ‘사회적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민지선․김두섭, 2013; 최영미․이나련, 2016).

6) 재정자립도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한 지역의 당시(당해 연도) 재정자립도를 나타낸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의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자

치단체가 더욱 광범위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을 가진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교육감 후보자별로 다문화 공약 포함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후보자의 다문화 공약 제시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기술통계에 따르면, 최근 두 차례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교육감 

후보자 가운데 10명 중 4명꼴로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을 제시했으며, 10명 중 2명꼴로 

‘다문화교육’ 공약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르면, ‘정치이념 진

영’ 변수가 ‘진보’일수록(가설 1), ‘다문화적 인구구성’ 변수가 클수록(가설 2), ‘당선 경쟁력’ 

변수가 클수록(가설 3) 종속변수를 정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연구 결과

기술통계를 통해 예비적 분석이 먼저 진행되었다. [Figure 1]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정

치이념 진영’에 따른 다문화 이슈의 공약화 비율을 보여준다. ‘이념지향 표현’ 가설(가설 1)

에 따르면, ‘진보’ 후보자 집단이 ‘보수’ 후보자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다문화 이슈를 

공약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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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whose manifestos mentioned diversity, by ideological orientation

았다. ‘다문화교육’ 공약의 경우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에서 약간이나마 더 높은 비율

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의 경우 오히려 반 의 패턴을 보였

다. 다음으로 [Figure 2]는 ‘다문화적 인구구성’ 변수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집단을 ‘상’과 

‘하’로 나눈 뒤 집단별 다문화 이슈의 공약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다문화적 

인구구성 ‘상’ 지역 후보자들이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을 약간이나마 더 높은 비율로 제시

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요구 반응’ 가설(가설 2)을 분명하게 지지할 

만큼의 뚜렷한 차이로 보이지는 않았다. ‘다문화교육’ 공약의 경우, 다문화적 인구구성 ‘상’ 

지역 후보자 집단과 ‘하’ 지역 후보자 집단 간에 공약 제시 비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

다. 이는 ‘지역요구 반응’ 가설(가설 2)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Figure 2] % whose manifestos mentioned diversity, by local population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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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Figure 3]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당선 경쟁력’ 수준에 따라 중간값을 기준

으로 ‘상’과 ‘하’ 집단으로 나눈 뒤 집단별 다문화 이슈의 공약화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앞

서의 두 그림과 달리 [Figure 3]의 패턴은 집단 간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의 경우, 당선 경쟁력 ‘상’ 집단에서는 2명 중 1명꼴(52.3%)로 공약

을 채택한 반면, ‘하’ 집단에서는 3명 중 1명꼴(32.3%)로 공약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교육’ 공약 면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반복되었다. ‘상’ 집단의 경우 4명 당 1명꼴

(26.2%)로 ‘다문화교육’ 공약을 채택한 반면, ‘하’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6~7명 당 1명꼴

(15.4%)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은 높은 당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자일수록 다문화 공

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표준담론 반영’ 가설(가설 3)과 일관성을 보이는 

것이다.

[Figure 3] % whose manifestos mentioned diversity, by level of candidate competitiveness

여러 변수를 통제한 정교한 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Table 2>의 모형 Ⅰ과 

모형 Ⅱ는 각각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과 ‘다문화교육’ 공약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분형

(binomial)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보자의 ‘당선 경쟁

력’ 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경쟁력’ 변수는 ‘다문화

학생 지원’ 공약 변수와 뚜렷한 정적 관계( , exp ,   )에 있었으며, ‘다

문화학생 지원’ 공약 변수와도 유의한 정적 관계(  , exp  ,   )를 보였다. 

이는 앞서의 예비 분석 결과에 이어 재차 ‘표준담론 반영’ 가설(가설 3)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이념 진영’ 변수나 ‘다문화적 인구구성’ 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들 두 변수는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이나 ‘다문화교육 지원’ 공약 중 어느 것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는 ‘이념지향 표현’ 가설(가설 1)이나 ‘지역요구 반응’ 가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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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다문화학생 지원

(Ⅱ)

다문화교육

(Ⅲ)

다문화

정치이념 진영

    보수(준거)

    진보 -.080

(0.51)

0.00

(0.56)

-0.39

(0.45)

    중도 -0.10

(0.65)

-0.79

(0.89)

-0.36

(0.60)

다문화적 인구구성 0.06

(0.25)

-0.12

(0.29)

0.07

(0.22)

당선 경쟁력 0.27

(0.10)

** 0.21

(0.11)

† 0.25

(0.08)

**

선거 회차 -0.60

(0.51)

0.06

(0.60)

-0.49

(0.46)

여성 -1.01

(0.92)

-0.02

(0.91)

-0.55

(0.77)

연령

    50  이하(준거)

    60 0.41

(0.43)

-0.81

(0.50)

0.00

(0.39)

    70  이상 -0.19

(0.95)

0.13

(1.00)

0.01

(0.83)

학원 졸업 -0.05

(0.52)

0.84

(0.71)

0.27

(0.48)

실업률 0.46

(0.33)

0.26

(0.38)

0.47

(0.30)

재정자립도 -0.02

(0.01)

0.01

(0.02)

-0.01

(0.01)

상수항 -2.49

(1.31)

† -4.33

(1.59)

**

경계값 1 2.48

(1.17)

*

경계값 2 4.43

(1.22)

**

Nagelkerlke   0.17 0.12 0.12

주: 사례수(n)는 130명임.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를 제시함. 모형 Ⅰ과 모형 Ⅱ는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 Ⅲ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임.

†<0.10; *
<0.05; **

<0.01. 

<Table 2>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identifying the candidates whose manifestos included diversity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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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2)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모형 Ⅰ과 모형 Ⅱ의 분석 결과는 종속변수를 ‘다문화학생 지원’ 공약과 ‘다문화교육’ 

공약으로 나누어 따로 분석한 것인 반면, 모형 Ⅲ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이들을 함께 고려

한 것이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서열변수로서, 양 유형의 공약을 모두 제시한 후보자는 2,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공약만을 제시한 경우 1, 어느 유형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이 부여되었다. 변수의 수치가 클수록 후보자가 더욱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공

약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서형(ordinal)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앞서의 결과

와 일관되게 ‘당선 경쟁력’ 변수가 종속변수를 뚜렷하게 설명했다(  , exp  , 
  ). 당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자일수록 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공약을 제시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이념 진영’ 변수나 ‘다문화적 인구구성’ 변수는 종속변수를 유의하

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패턴은 재차 ‘표준담론 반영’ 가설(가설 3)과 조화를 이루는 결

과이면서, ‘이념지향 표현’ 가설(가설 1)이나 ‘지역요구 반응’ 가설(가설 2)과는 부합하지 않

는 결과이다.

Ⅴ. 논의 및 결론

선거경쟁의 성격에 해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은 게 ‘행위자 중심적’이다. 후보

자는 선거에서 가능한 한 최 로 득표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유인가가 큰 정책이나 비전

을 선별하여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큰 유인가를 지닌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합리적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 기

초하면, 선거 공약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비전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

한 ‘선전물’로 이해된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

문화 공약 제시는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이념 지향성을 표현하거나 지역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 획득을 극 화하려는 합리적 선택 행위로 보기 어려웠다. 선

거경쟁을 후보자와 유권자간의 합리적 거래행위로 이해하는 기존의 관점은 이러한 패턴에 

해 명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다문화 공약 측면에 해서는 ‘행위자 중심적’ 

관점이 충분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제도주의적’ 관점이 안적 

설명을 제공한다. 행위자 중심적 관점이 후보자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한다면, 제도주의적 

관점은 무엇이 ‘적절한 선택’인지를 정의하는 거시적 담론 모델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선거 공약은 단순히 후보자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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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단적인 인식론적 표준으로 제도화된 담론 모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공약 

내용이 그러한 담론 모델에 비추어 높은 ‘적절성’을 지닐 때 그 공약은 강한 ‘정당성’을 얻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 간에 나타나는 공약 구성의 차이는 어떤 후보자가 최

신의 표준담론 모델을 더 예민하게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해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제도주의적’ 설명과 부합했다. 최근 두 차례의 교육감 선거에

서 등장한 공약 내용을 살펴본 결과, 높은 당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자일수록 다문화 공약

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다문화 관련 교육정책은 모든 학생의 고

유한 개인성에 한 존중과 다양성의 포용을 강조하는 국제적 교육담론 모델을 반영한다. 

교육의 맥락에서 다문화 관련 이슈는 이미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한 ‘적절한’ 정책 

의제인 것이다. 높은 당선 경쟁력을 지닌 후보자일수록 이러한 표준 교육담론과 자신의 공

약 내용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할 여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을 개연성이 크

다. 또한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되는 후보자일수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새롭고 

논쟁적인 공약 제시를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택하기보다는, 사회정치적 담론 지

형에서 이미 높은 정당성을 확보한 ‘안전한’ 공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제도의 취지는 지역 단위의 의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선호와 의견을 수렴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지방선거의 일부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역시 이러한 취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 크다. 특히, 한국사회가 여러 지역에 걸쳐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

서, 교육감 선거에서 제시되는 다문화 공약은 한국사회의 ‘인정의 정치’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인정의 정치’는 다양한 정체성에 한 포용적 수용을 공적 영역에서 공식

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교육감 선거에서 다문화 공약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한 공적 논의와 인식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확 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인정의 정치’

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 공약이 정치적 진영이나 지역의 특

수성을 떠나 높은 당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왔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 공약에 초점을 두고 교육감 선거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등장하는 다

문화 공약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 공약을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 지원에 한 공약과 다문화교육에 한 공약으로 양분하여 살펴보았다. 하

지만 다문화 공약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한 보다 정교한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후

보자 간 다문화 공약의 제시 방식 등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향후 다문화 공약이 다른 어떤 공약들과 의미론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혹은 경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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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담론 지

형에서 다문화 이슈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과 그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정의 정치’의 일면을 교육감 선거의 공약 측면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

자가 다문화 관련 공약을 제시했는지 검토했다. 후보자 130명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 공약은 후보자의 정치적 진영이나 출마 지역의 특수성을 떠나, 높은 당선 경

쟁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온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를 ‘정치 시장’의 ‘합리적’ 참여자로 간주하는 ‘행위자 중심적’ 

시각으로는 제 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신, 후보자의 공약 제시가 상당한 정도로 ‘적

절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 가설과 부합한다. 교육감 선

거에서 다문화 공약은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갖춘 ‘적절한’ 정책 의제로서 주요 후보자들

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인정의 정치, 교육감, 지방선거, 선거공약, 다문화 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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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을 교육정책학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에 게재된 Towards a balanced multiculturalism?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immigrant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등이 있다.

이승현(leesehy816@hanyang.ac.kr)

한양 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다

문화교육, 학교개혁, 교육정책 등이다.


